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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민자치의 시작은 투명한 정보공개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동에 설치된 주민조직으로 조례에 근거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조직입니다. 하지만 각 구 홈페이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 회의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월부터 7월까지 대전광역시 5개 구에서 설치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과 회의록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4.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사적조직이 아닌 공적 조직이며 동의 행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 심의, 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구청은 주민조직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며 회의록 또한 각 구에서 직무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5. 행정을 직접 통제하는 주민의 권한확대와 이를 위한 참여의 기반은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주민자치제도가 안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아래 ---

요청 사항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록 정보공개 보도 요청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설재균 간사(042-331-0092/010-3583-8786)



주민자치의 시작은 투명한 정보공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회의록과 운영세칙 공개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5개 구는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두 조직은

각 구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또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 운영하고 있다.

*  주민자치위원회 : 각 구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동의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 자치활동 등의 사항에 대해 심의 한다.

* 주민자치회 : 각 구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해 동에 설치 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주민자치조직의 활성화의 시작은 투명한 정보공개부터라는

의미에서 지난 6월 ‘2019년~21년 대전광역시 5개 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과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일부 자치구의 정보부존재

처분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번 더 운영세칙과 회의록 공개 여부에 대한 문의를

진행했다.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운영, 조직, 주민 참여에 대한 규칙이다.

회의록은 공식적인 회의에서 주민들의 결정과 논의 사항들을 기록한 공식

기록물이다. 두 정보는 공식적인 주민자치의 기록으로 주민들이 홈페이지 등에서

언제나 볼 수 있어야 함에도 사전공개는 물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공개

여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 공개 여부

주민자치회
회의록 공개
여부

대덕구 X X O O

동구 O X X X

유성구 X X X X



서구 O X X X

중구 X X - -

[표 1. 운영세칙, 회의록 공개 여부]

정보공개청구 결과 표 1처럼 각 구마다 공개 여부도 다르고 공개 기준도 각 구마다

차이가 있다. 동구, 서구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공개했으며, 주민자치회는

대덕구만 유일하게 운영세칙과 회의록을 공개했다.(중구 주민자치회 미 설치)

정보부존재 사유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운영세칙의 경우 각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결론은 두 조직은 주민조직이라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며 회의록 또한 각 구에서

직무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전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각 구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의 정의를 보면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전광역시(각 구)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위원회는 별도의 법률이나 조례가 없으면

회의록 및 운영세칙은 공개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다른 위원회와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두

조직이 조례에 근거해 구성되고,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이라는 것이다.

정보공개법의 기본 취지는 공공기관의 업무와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조직의 업무는

공개하라는 것이다. 즉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주어진 권한에 대한 정보인

운영세칙과 회의록은 공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자치분권의 흐름에서 행정을 직접 통제하는 주민의 권한확대와 이를 위한 참여의
기반은 투명한 정보공개다. 주민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공적인 주민자치조직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사항들은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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